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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3. 25.

(3) 회 부 일 : 2026. 3.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

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

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농촌주

택개량을 위한 융자와 외상 구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

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석

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

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는 생활자금ㆍ영농자금 등 융자가 필요한 농어민등의 가계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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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일몰기한

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

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

항,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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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엄태영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51),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

호 17270),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4건의 개정안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

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임종득의원안), 3년(엄태영의원

안) 또는 5년(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연장함으로써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한편, 각종

자연재해·가축질병·FTA 확대 등으로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적용기한 연장

◦ 면제대상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제3호)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

(임종득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엄태영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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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는 영농조합법인·영어

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1)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

로,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

에 따라 1990년부터 도입·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신설 당시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

록 적용기한을 정하였으나, 이후 8차례에 걸쳐 2～3년씩 기한이 연

장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2)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을 의뢰한 농

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

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

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2)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파악･관리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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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 소득이 감소하여 도시근

로자가구소득 대비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소득의 격차가 점차 확

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소득(A) 비율(A/C) 소득(B) 비율(B/C)

2021년 47,759 64.1 52,392 70.3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90,405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은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

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세

제혜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잠정)」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

라 농가는 124만 2천 가구, 농가인구는 250만 7천명, 어가는 4만 7

천 가구(해수면 기준), 어가 인구는 9만 5천명으로, 최근 20년 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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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성을 보면, 평균 가구원 수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1인 가구 비

중이 농가는 27.1%, 어가는 27.6%로 2020년 대비 각각 7.1%p,

9.5%p 증가하였음.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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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농·어업 기본구조 변화 현황]

구 분 단 위 2005 2010 2015 2020 2025

□ 농가 수

(전체가구 대비 비중)

천가구

(%)

1,273

(8.0)

1,177

(6.8)

1,089

(5.6)

1,035

(4.8)

1,242

(5.5)

□ 농가 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천명

(%)

3,434

(7.3)

3,063

(6.4)

2,569

(5.1)

2,314

(4.5)

2,507

(4.8)

◦ 평균 가구원

◦ 성 비
명

2.7

95.4

2.6

96.1

2.4

96.9

2.2

99.4

2.0

100.8

◦ 중위 연령 세 54.1 55.7 60.1 62.4 65.3

◦ 연령별 구성

- 0 ~ 14세

- 15 ~ 64세

- 65세 이상

%
9.8

61.1

29.1

8.8

59.4

31.8

5.8

55.8

38.4

4.3

53.3

42.3

　
2.9
45.8

51.3

□ 경영주 　

◦ 평균 연령 세 61.0 62.3 65.1 66.1 67.7

◦ 연령 분포

- 40대 이하

- 60대 이상

% 17.9

58.3

14.7

60.9

9.0

68.3

7.2

73.3

　
5.5

78.8

□ 어가 수

(전체가구 대비 비중)

천가구

(%)

80

(0.5)

66

(0.4)

55

(0.3)

43

(0.2)

47

(0.2)

□ 어가 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천명

(%)

221

(0.5)

171

(0.4)

128

(0.3)

97

(0.2)

95

(0.2)

◦ 평균 가구원

◦ 성 비
명

2.8

100.2

2.6

100.0

2.3

100.8

2.2

105.1

2.0

105.0

◦ 중위 연령 세 49.7 53.3 58.0 60.8 64.5

◦ 연령별 구성

- 0 ~ 14세

- 15 ~ 64세

- 65세 이상

%
12.1

69.1

18.8

9.2

67.7

23.1

6.7

62.8

30.5

5.7

58.2

36.1

　
4.1
47.7

48.2

□ 경영주 　

◦ 평균 연령 세 56.9 59.1 62.0 63.2 65.4

◦ 연령 분포

- 40대 이하

- 60대 이상

% 26.4

41.9

18.8

49.4

12.2

59.8

11.4

67.2

　
9.6

73.8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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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

어나고 있으며, 2025년 농가 고령인구 비중은 51.3%, 어가 고령인

구 비중은 48.2%로 전체 인구 고령인구 비중 20.3% 대비 그 비중

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중위연령은 농가의 경우 65.3세, 어가의 경

우 64.5세로 2020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위연령

46.7세와의 차이 역시 상당한 수준임.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고령인구·중위연령 변화]

[고령인구 비중] [중위 연령]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026. 4. 28.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

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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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 거 내 용

「소득세법」 제12조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

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

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

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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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

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

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

는 것으로,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

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농업경영 및 농

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 2년 연장 시 총 88억

원, 3년 연장 시 총 288억원, 5년 연장시 총 5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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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세수효과]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8년말 △81 △95 - - - △176 △88

∼2029년말 △61 △92 △107 △28 - △288 △72

∼2031년말 △81 △95 △112 △131 △154 △573 △115

(단위: 억원)

주: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
연도에 3/4 징수, 차년도에 1/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조정
2.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련 통
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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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

2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 면세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

(임종득의원안, 정희용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

(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

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엄태영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07),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

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정희용의원안 2026. 3. 19. 발의(의안번호 17625),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김

영환의원안 2026. 5. 8. 발의(의안번호 18895), 김승수의원안 2026. 5. 12. 발의(의안번호

18930)

□ 위 9건의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

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임종득의원안, 정희

용의원안), 2029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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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안), 2031년 12월 31일(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

원안) 또는 2033년 12월 31일(김승수의원안)까지 연장함으로써 농

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1972년 신설된 것으로, 당초 연근해어업용 선박 석유

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6년에는 농업용 기

계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 1990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 석유류를 추가하였음. 또한 1999년부터 일몰제

가 도입되어 2026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2012년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2012. 1. 2.)

으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농업·입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8,954억원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는 감면세액이 2025

년 9,846억원, 2026년에는 1조 10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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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ㆍ
에너지ㆍ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2025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경유가 1,625천㎘로 면

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등유 365천㎘, 휘발유

187천㎘ 순을 보이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천㎘)

자료: 재정경제부

세 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부가가치세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4,218

개별소비세 289 376 276 239 232 271 27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4,697

교육세 1,243 1,169 794 739 780 886 910

소 계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10,104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휘발유 211 202 201 194 189 190 187

경유 1,782 1,855 1,766 1,666 1,662 1,626 1,625

중유 42 44 38 34 20 19 21

윤활유 8.3 8.3 8.1 7.1 7.1 7.2 7.1

LPG 11 15 17 19 18 19 21

등유 446 442 440 422 349 340 365

부생연료유 - - - - 28 26 29

합 계 2,500 2,567 2,472 2,344 2,274 2,2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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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농·임·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

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
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
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동 제도를 통해 농·임·어업인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

농·임·어업 생산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임·어업인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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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둘째, 농·임·어업 생산물이 지니는 필수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조세특례는 농·임·어업 생산이 유발하는 연쇄적인 경제활동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을 줄여 농·임·어업 생산물

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면서 국민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한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3)으로서 동 제도

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에 도래함에 따라 현재 심층평가가 진행 중

임. 따라서 일몰연장의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

과 등을 바탕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

◦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2033

년 12월 31일까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

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

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

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4) 재정경제부는 의무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세법개정 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개선방안 등을 검

토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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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

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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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면제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제116조제1항) □ 인지세 면제(제116조제1항)

◦ 면제대상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

촌계, 엽연초생협, 산립조합의 조합

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증서(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액 1억원 한도)(제5호)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예금통장,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 생협,

산림조합 조합원의 예·적금 및 통

장(제6호)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

촌정주생활권사업, 농·어업경영 규

모 확대사업에 대한 재산권 설정·이

전 등 관련 증서(제7호)

- 농협조합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또

는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구입 서류

(제9호)

- ｢공유수면매립법｣상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 창업기업이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 적용기한(제116조제2항제3호) □ 적용기한 연장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 2026년 12월 31일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 2028년 12월 31일(임종득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박성훈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김성원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제19호

- 2026년 12월 31일

◦ 제19호

- 2031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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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
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박상웅의원안 2026. 3. 25.
발의(의안번호 17722),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5건의 개정안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

대차 증서, 예·적금,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재산권 설정·

이전 등 관련 서류 등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을 연장함으로써 영세 농어민 등 조합원의 생활안정 지원 및 실질

적 소득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2년, 박성훈의원안은 2029

년 12월 31일로 3년, 김성원의원안, 박성웅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은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김성원의원안, 박성웅의원안은 농

어민 지원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예·적금 및 통장, 농

어촌정비사업 등의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증서, 농촌주택개

량자금 융자 등에 대해서만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반면

윤준병의원안은 창업기업이 창업 2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

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

하려는 것임.

□ 현행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현 행 개 정 안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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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5)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업 관련 융자 서류 등에 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1970년 도입되었음. 제도 신설 당시에는 농협 등으로부터 융자 등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가 시행

되었고, 예금·적금증서, 통장,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서류는 1974년부터,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

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및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는 1982년부터, 창업기업이 융자를 받기 위

해 작성하는 서류는 1997년부터 인지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지세 면제 특례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에 따른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5)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

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제5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

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조합·중앙회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단,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 합계액 1억원 이내 한정) 2026.12.31.

제6호
어린이예금통장,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수

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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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에 적시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의 다른 호는 현재 모두 삭제

□ 인지세 면제 금액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제5호, 제19호),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변경 등에 관한 증서(제7호), 농촌주택

개량자금 융자 관련 서류(제9호),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의 경우 기재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이며, 예

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제6호)에 대해서는 100원의 인지세

가 면제됨.

구 분 인지세 면제대상 문서 일몰기한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제7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

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정주생활사업과 농

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제9호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

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1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19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

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제31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

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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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에 의해 면제되는 인지세액]

구 분 증서 기재금액 세액 비 고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1

억원 이하) 관련 증서(제5호)

·농어촌정비사업·농지은행사업 등

관련 재산권 설정·이전 등

관련 서류(제7호)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등

관련 서류(제9호)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제11호)

·창업자가 창업 2년 내 금융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제19호)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과세문서로서 기재

금액이 없는 경우

① 과세문서에표기된

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계산된 금액

② 기재금액을 계산

할 수 없을 때: 2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35만원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

등(제6호)
(해당사항 없음) 100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 및 ｢인지세법｣제3조제1항

동 조세특례는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며, 위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

래할 예정임.

□ 개정안에 따라 일몰이 종료하는 농·임·어업인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연장될 경우 농·임·어업인 및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소득보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2025년 어가·임가소득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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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연간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2024년 50,597 58.5 63,652 73.6 38,405 44.4 86,464

2025년 54,667 60.5 58,980 65.2 38,307 42.4 90,405

주: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비임업소득을 합한 농가·
어가·임가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분기별 도시근로자가
구소득(명목)의 합산액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부수비용인 인지세를 면

제하는 것은 농·임·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제도”가 선정·평가되었는데, ① 동 조

세특례는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

모 측면에서 특례의 정책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②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을 지

원대상으로 하고 소비대차증서 인지세 한도(1억원) 상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③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조세특례를 통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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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과가 커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동 면제 제도를 일몰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 다만, 적용기한에 대해 각 개정안은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

년(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

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

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6)

문 의 처

02)6788-5147

6) 재정경제부는 지원실적,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